
  

독일의 반론권(상) 

  

박운희 

서울시립대 강사 

  

각위의 반론권을 비교 검토하는 기회를 마련코자 지난호 박운희 씨의 글 「프랑스 

반론권」에 이어 이번호와 다음호에서는 「독일의 반론권」에 대한 박운희 씨의 글을 (상) 

(하)로 나누어 연속 게재한다. 「독일의 반론권」 중 이번호에 게재되는 부분은 목차란 중 

고딕체활자 부분이다. ……………………………………………………………………………편집자 

주 

  

I. 연혁 

  

독일에서의 언론의 자유(Freiheit der Rede)는 전통적인 용인주의적 관염, 즉 개인의 

정신적활동과 그 발현을 위하여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는 영미적 전통과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독일에서도 언론의 자유가 영미식의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인권관에 의하여 지대한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독일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는 제도적 

보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공적 기능과 공적 책임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1) 한 마디로 

독일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이중적 성격(Doppelkarakter) 」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2) 독일의 이러한 독특한 언론관은 수세기 동안 계속되어온 언론에 대한 검열과 

억압의 연속, 20 세기 들어 행하여진 나치의 포정에 대한 반성 3)에서 나온 현상으로 

풀이된다 4). 

독일언론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1450 년 구텐베르그가 인쇄기계를 발명한 이후, 모든 

출판물에 대한 사전검열제도와 허가제도가 실시되었고, 18 세기 후반부터 19 세기 초반에 

이르는 일련의 자유주의적 투쟁과정에서 독일의 언론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의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5) 바로 이 시기에 바덴주에서 프랑스의 1822 년 출판법을 모델로 하여, 

1831. 12. 28. 출판법 6)을 제정하면서 관청에 의한 정정강제제도를 도입하였다(동법 §10). 

연방차원의 보다 본격적인 반론권 규정은 개인과 관청에게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1874 년의 제국출판법(Reichspressegesetz vom 7, 5. 1874) 

제 11 조 7)로부터 유내한다. 동조항은 프랑스의 반론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을 혼합하여 모방한 

모습을 띠면서 정정의 개염을 사용하고 있었다. 

제 2 차 대전 이후 제정된 본(Bonn)기본법 하에서는 기본법 제 75 조 제 2 항에 의하여 

출판과 영주에 관하여는 연방이 일반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개괄적인 관할권만 가지고, 

방송에 관하여는 기본법 제 30 조, 제 70 조, 제 71 조, 제 74 조 등에 의하여 주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현재 독일에는 연방차원의 통일적인 반론권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8). 

기본법의 위 조항들에 따라 각 주에서 반론권규정을 각기 다르게 규정하면서 반론권의 

양상은 정정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띠게 되었다. 1949 년 바이에른주에서 제일 먼저 



반론권을 규정한 출판법이 제정되었고, 1958 년 헤센주에서 「언론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법률」이, 그리고 바덴-뷔르템베르크주(1964 년)와 쉴레스비히-홀스타인주(1964 년)에 

이어서 1965 년에는 함부르크, 브례멘, 니더작센주, 짜-르란트주, 라민란트-팔쯔주, 베를린 

등이 반론권을 규정한 출판법을 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노르트라인-베스트할렌주가 

1966 년 출판법을 제정하여, 현재 독일의 각주들은 반론권을 규정한 개별법규를 독립적으로 

갖고 있다 9). 한편, 새로운 통신기술의 혁신적인 발달로 뉴미디어가 늘어나면서, 1980 년대 

들어 출판법과 방송법을 통합하여, 매체법으로 확대 개정하는 주들이 늘고 있다 10). 이러한 

법들은 모두 주단위의 법으로서 각기 그 내용을 조금씩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독일의 

반론권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독일의 반론권이 프랑스의 반론권과 기본적으로 다른 점은, 프랑스의 

반론권이 일반적이고 경제적인 권리인데 비하여 독일 각 주의 반론권은 가치판단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견이나, 논평, 진도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사실주장에 

대하여만 반론이 인정되는 제한적인 권리라는 것과 11), 프랑스에서와 같은 정정보도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에 대한 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밖에 독일의 반론권은 각 주에 따라 인정범위, 무료게재의 대상, 청구기간, 절차 등 

세부적인 면에서 조금씩 달리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주마다 개개의 사건에 있어서 

적용할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사건에서는 적용법규의 문제도 발생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띤다 12).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정보도청구권이 그 모델로 하였다고 알려져 있는 13) 1964 년의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출판법 가운데 반론권규정( §11) 14)을 중심으로 하여, 독일에서 

언론의 중심지로 꼽히고 있는 함부르크, 바이에른주(수도: 뮌헨) 및 헤센주(수도: 

프랑크푸르트)의 출판법 가운데 반론권규정(§11)을 연관시켜, 인쇄매체의 경우와 방송의 

경우로 나누어 독일의 반론권을 살펴본다. 

  

Ⅱ. 인쇄매체에 있어서의 반론권 

  

1. 요건 

  

(1) 주체(Anspruchsberechtigter)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언론보도의 사실주장에 관련된 자연인이나 공 · 사법상의 

법인, 그리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조합의 경우 15)등이 모두 포함된다 16). 그밖에 

관청(Stelle, 바이에른주에서는 Behörde 라고 한다)도 반론권의 주체가 됨은 1831 년의 

바덴주의 출판법과 1874 년의 제국출판법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에 기인한다 17). 반론권이 

인정되는 관청의 예로는 연교 및 주정부, 각 행정관서, 법원, 검찰청, 연방 및 주의회, 

교회등을 들 수 있다 18). 반론권은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는 바, 외국인 개인과 외국관청 

모두에게 인정되며, 국제기구의 구성원및 그 기관도 동권리를 청구할 수 있다 19).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보도에 성명이 확실하게 지명 또는 거론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일반독자가 유발기사 20)를 읽고 그가 누구인지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문맥이나 그림을 



통하여 특정인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으면 동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인식가능성)21). 유발기사에 언급된 자와 동명이인인 자도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22). 일반독자들에게 특정인이 언급되었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그것으로 

반론권청구권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23). 그러나 사자의 반론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상속인이나 배우자도 동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24)반론문에 대한 제 3 자의 

재반론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관련성(Betroffensein) 

(가) 반론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우선 유발기사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25). 「관련」이란 언론보도에 공표된 초장으로 인하여자신의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는다든지, 보도된 사실과 개인적인 연관이 있는 것을 말한다 26) 유발기사에 의하여 

청구권자 국유의 이해관계 27)가 문제된 경우를 포함한다 28). 구체적인 경우에 누가 관련이 

있느냐의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른 바 29), 대체로 일반독자의 입장에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30). 즉, 관련성의 여부는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시민단체나 정당의 활동이 보도되었다 하더라도 보도내용 중에 거명되지 아니한 각 

구성원은 개인적인 관련성이 부인되기 때문에 반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1). 마찬가지로 

유럽사람, 흡연가, 사냥꾼 등과 같은 특정집단에 속하는 것을 이유로 한 반론권의 제기도 

부인된다 32) 유발기사에서 다수의 개인이나 관청이 관련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 

모두에게 반론권이 인정된다 33). 그러나 이미 한 관련자의 반론에 의하여 유발기사의 

사실주장이 반낙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관련자의 반론이익이 소멸하여 반론권을 주장할 수 

없다 34). 다만 처음의 반론권 행사가 충분하지 못하였을 경우, 나머지 관련자에 의한 

보충적인, 이른바 추가적 반론은 인정된다 35). 다만, 그 내용이 사소하거나 

피엽말단적이어서는 아니된다 36). 

관련성에 관하여 바이에른주 출판법은 다른 주법들과는 달리 특히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동법 §10), 직접적인 관련성과 간접적인 관련성은 판례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서, 바이에른주 법원들도 실무상으로는 간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37)「관련성」의 요건은 특정인이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를 받았다거나 공격 받았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38) 비록 언론보도가 특정인에 대하여 찬양과 칭찬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39). 즉, 유발기사에 의하여 본인이 언급만 되었으면 

그것으로써 반론권의 주체는 되는 것이다 40). 

(나) 반론권자는 반론을 제기함에 있어서 자신이 유발기사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41). 예컨대, 자기가 문제된 물건의 제조자라든지, 사창가로 

불리는 지역의 임차인이라든지 하는 것을 반론청구시에 밝혀야 하는 바, 이를 반론청구자의 

진술의무라 한다 42). 

  

(3) 객체 



인쇄매체에 있어서 반론권의 행사는 신문과 정기간행물에 한한다. 신문은 발행주기에 관계 

없이 모든 종류의 신문이 모두 그 대상이 된다. 정기간행물 43)은주기적으로 발간되는 

출판물을 말하며, 주기의 원속성만 있으면 되고, 영구적일 필요는 없다 44). 즉, 

일정기간동안에만 발행되더라도, 매일, 매월 , 매년, 또는 계간별 등 정기적으로만 발행되면 

정기간행물로서 인정된다 45). 따라서 주기성이 없는 일반서적의 발간은 정기간행물이 아니나, 

무크(mook)지와 같이 비록 불정기적으로 발간되더라도 계속성이 있는 한 정기간행물로 

인정된다 46) . 

그밖에 통신사가 발행하는 통신문도 정기간행물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반론권을 행사할 

수있으며 47), 정기간행물로 인정되는 한 정기간행물의 부록이나 별첨지에 대하여도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48). 이들 정기간행물이 유료냐 무료냐의 여부, 중앙지냐 지방지냐의 여부, 

또는 발행부담의 다과와는 상관이 없다 49). 기본적으로 반론권은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비록 무료로 배포되고, 단지 내부회람용으로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반론권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50). 

그러나 관청의 고지사항만을 게재하는 관보나 단순한 소내만을 다루는 공고지의 경우에는 

편집자에게 편집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발행되더라도 반론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51) 

  

(4) 반론의무자(Anspruchsverpflichteter) 

인쇄매체에 있어서의 반론의무자는 정기간행물의 출판인이나 발행인 또는 

책임편집인이다 52). 

출판인은 자신이 또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편집한 인쇄물을 발간 배포한 

자이고 53), 발행인은 인쇄물의 발간을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사람이다 54). 그리고 

책임편집인은 정기간행물에 실릴 자료를 자신의 권한으로 선정하고 편집하는 자 55)로서, 

기사를 직접 작성하는 자 즉, 기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56). 이들 반론의 의무자들은 

정기간행물의 간행요목에 발행단, 발행처등과 함께 게재되는 것이 원칙이며, 반론권자는 

이들을 상대로 반론요청을 하게 된다. 즉 이들이 반론문의 수취인이 된다 57). 만일 책임있는 

편집인과 출판인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반론을 게재할 의무가 있는 시점의 책임있는 편집인 

또는 출판인이 반론의무자가 된다(독일 민사소승법 제 265 조) 58) 

  

(5) 반론의 대상(사실주장) 

독일에 있어서 반론권의 대상은 단순히 기자에 의한 취재기사(Artikel)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실주장이 들어있는 한 모든 종류의 언론보도에다 적용되며, 사실기사의 

부수적인 진술에도 그 내용이 사소한 것이 아닌 한 인정된다 59). 반론권은 유발기사의 

「사실주장에 대하여 사실주장의 방법으로」60)만 행사할수 있다 61). 이는 가치판단과 의견에 

이르기까지 모든 보도영역에 대하여 반론권이 인정되는 프랑스의 반론권제도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면이다. 유발기사와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함에 있어「사실주장」의 

개념이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나, 사실주장과 의견표명, 가치판단의 구별은 대단히 

어려운 일로서 무엇이 「사실」이냐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아니하고 있다 62). 



  

1) 사실주장(Tatsachenbehauptung)의 요건 

판례는 사실주장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입증가능성, 역사성 및 명확성의 세 가지를 

요구한다 

① 입증가능성 

일반적으로 모든 존재하거나,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서, 외적 또는 내적으로 

인식될 수 있고, 증거에 의하여 입증될 수 있는 것 63)은 사실로서 인정된다 64). 이를 

입증가능성의 요건이라 한다 65). 따라서 반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실에는 외적인, 

인식가능한 경과 뿐만 아니라, 동기 66), 목적, 심리적 상태 등 정신생활의 내적인 경과 및 

생각의 표현 67)도 그것이 외부로 표현될 때는 역시 포함된다. 이러한 내적 · 외적 경과가 

반드시 명시적으로 보도될 필요는 없으며 68), 단지 일반독자의 수준에서 읽어 그러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으면 족하다. 다만, 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의견, 관점,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일 유발기사에 사실과 개인적인 의견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실과 개인의 의견 중 어느것이 우위에 있는지를 검토하여, 보도의 핵심이 사실에 우위를 

두고있으면 반론권이 인정되나, 개인의 의견에 우위를 두고 있을 때에는 사실로서의 의미는 

상실되고, 따라서 반론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69) 

② 역사성 

사실은 과거 또는 현재가 속하여 있는 사태, 사건, 경과, 관계(Verhältnis) 또는 상태로서, 

이른바 역사성을 가져야 한다 70). 역사성이 반드시 진실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즉, 사실이 

진실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반론권에 있어서 중요하지 아니하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반론권이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업된 제도인데다가, 유발기사가 허위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정정권과 구별되는 까닭이다. 그렇다고 하여 반론문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임이 분명한 

경우에까지 반론권의 행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명확성 

사실은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가 관연되고, 과거에 일어났던 것이거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명확성의 요건이라 한다 71).그러나 

개별사건에서의 반론권의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주로 위에서 언급한 사실로서의 

특징만으로는 쉽게 구별할 수 없는 한계선상의 것에 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사실주장의 사례들을 유형화시켜서 살펴본다. 

1) 사실주장의 유형 

① 객관적 발표 

사실로서 인정되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발표기사 72)와 그와 관련된 설명을 덧붙인 

보도 73)이다. 이와 같은 유형들은 객관적으로 확정된 발표 74)로 간주되어 사실로서의 인정을 

받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 발표란 언론사가 스스로 취재한 내용의 

발표를 의미할 뿐,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5).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공판이나 76), 의회의 회기활동을 있는 그대로 진실에 부합되게 77) 보도한 기사 78)에 

대하여는 반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이라 할지라도 격언 79)이나, 기타 논리적 과학적 결과에 대한 

최종추론 80)은 반론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발표상의 사소한 것에 대한 반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즉,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보도의 핵심이어야지 사소한 것에 

대한 반론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81). 그러나 유발기사내용 가운데 들어 있는 인용문에 

대한 반론은 인정되는데, 이 때 반론문은 언론사 자신의 주장을 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용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표현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82). 

그 밖에 전문가의 감정 83)이나 선사시대와 미래에 관한 예견 84) 등에 대하여는 

학술적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유발기사의 표제나 가정 등에 대하여는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85) 

또 유발기사가 객관적 발표인 한 동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따지지 

아니한다. 그것이 단지 유발기사에 관련된 자에게 모두 반론권을 인정한다는 반론권의 

기본취지에도 부합하고, 반론권의 제기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소제기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① 도화 

인쇄매체에 있어서 반론권의 대상을 둘러싸고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사진, 

그림, 만화, 스케치, 몽타주 등 일종의 상형적인 표현인 도주에 대하여도 반론권을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다. 

제국출판법의 규정이 기사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주에 대하여는 반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 학자가 있기도 하였으나 86), 현재의 통설과 판예는 사진, 그림, 만화 등 

이른바 상형적 표현이 언어로 표현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설득력 있게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반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87). 

언론이 특정 사진을 게재할 때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눈부위를 검은 테이프로 지우거나 가려서 게재하거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는 바, 

이러한 조치를 하였더라도 일반체자가 보아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으면, 그는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88). 또, 언론에 게재된 사진이 통신사로부터 입수된 것이라 하더라도 반론권 

행사의 제척사유가 되지는 아니한다 89). 

도주에 대한 반론권의 행사는 일반적인 반론문의 게재로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에 대응되는 사진이나 만화, 그림으로도 반론문을 대신할 수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판부의 재양사항이다 90) 

② 광고 

독일에 있어서 광고에 대한 반론권의 인정 여부는 각 주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함부르크와 쉴레스비히-홀스타인주에서는 반론권을 인정하기는 하나 유료임을 

명시하고 있고,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베를린, 브레델, 니더작센주, 노르트라인-

메스트팔렌주, 라인란트-팔츠주, 짜-르란트주 등에서는 명문으로 이를 부정하고 있으며, 

바이에른주와 헤센주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각 주마다 규정이 달라 학설도 서로 엇갈리고 있는 바, 광고에 대한 반론권을 

긍정하는 견해는 ① 광고에도 사실주장은 포함될 수 있고, ② 관련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본인에 관한 사보주장이 기사로 게재되었느냐, 광고로 게재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으며, ③ 광고에 대한 반론권을 부정하는 학자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사인간의 

분쟁에 언론사가 부담하여 반론문을 게재하는 것은 자기 책임 없이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후술하는 반론권의 또 다른 요건인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반하여, 광고에 대한 

반론권을 부정하는 견해는 ① 언론사의 책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인간의 분쟁에 

언론사가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은 현대민법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이며, 

② 광고는 단지 광고주의 개인적인 의사표시를 그대로 게재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반론권을 인정하는 것은 편집권의 침해라고 주장한다 91). 

또 학자에 따라서는 언론사의 입장과 광고로 인하여 피해를 본 자(반론권자)와의 입장을 

조화시켜 광고에 대하여도 반론권을 인정하되, 그 비용은 반론권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후에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광고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절충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한다 92). 

  

(6) 정당한 이익 

반론권자가 반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93). 이 

「정당한 이익」의 요건은 민법상의 권리남용금지를 반론권법에 적용한 것으로서, 전술한 

요건들이 반론권의 형식적인 요건들이라면, 정당한 이익의 요건은 반론권의 실질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94). 

다만, 「정당한 이익」이 무엇이냐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법원에 의하여 판단되어질 것인 

바, 독일의 학설과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발기사이든 반론문이든 그 내용이 본질적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 지엽말단적인 아주 

사소한것인 경우 95), 반론문의 내용이 무의미하거나 불합리한 것인 경우 96), 반론문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인 경우 97), 사술적인 반론이어서 독자를 기망하는 경우 98)에는 정당한 이익이 

없어 반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여기서「사소함」,「무의미함」,「불합리함」,「사술적임」등의 판단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독자의 입장에서 하여야 하며 99), 판단의 시점은 독자가 동반론문을 접할 수 있는 

때, 즉, 게재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100) 

인터뷰기사와 같이 사전에 반론권자의 동의나 승낙을 얻어 보도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익이 없어 반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101), 유발기사에 관련자의 입장이 충분히 언급되어 

있을 경우에도 정당한 이익이 없어 반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102). 

반론문에 새로운 내용이 없이 단순히 유발기사를 중복 · 부연 설명하는 

반론 103), 유발기사와 무관한 동떨어진 반론 104), 언론 스스로 이미 정정한 기사에 대한 

반론 105), 단지 자기선전적이고 영업적인 반론 106)등도 반론의 정당한 이익이 부정 된다. 

  

(7) 청구기간 

반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각 주법마다 다르다. 바이에른주의 출판법은 청구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헤센주의 출판법과 함부르크의 매체법은 단지 



「즉시」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바덴-뷔르템베르크주를 비롯한 나머지 주들은 유발기사가 

게재된 이후 3 달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반론권청구기간에 관하여 각 주가 달리 규정하고 있는 데다가, 주에 따라서는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즉시」라고만 하고 있어, 이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아니 

하였는 바 107), 1983. 2. 8.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거나 

<즉시>라고 되어 있는 법문을, 반론권자가 유발기사가 게재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2 주 

이내로 해석하는 것은 청구기간이 너무 짧아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108). 따라서 

「즉시」의 기간은 결국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으나, 적어도 유발기사가 

게재된 날로부터 2 주일 이내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정정보도청구권이 그 모델로 하고 있는 바덴 -뷔르템 

베르크주의 출판법은「유발기사가 게재된 후 늦어도 3 개월 안에 반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1 ② 5). 「유발기사가 게재된 후」는 형식적인 요건이므로 언제 

반론권자가 그 보도를 알게 되었느냐에 관계 없이 공식적으로 공표된날, 즉,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반론귄자가 발행일보다 앞서서 유발기사를 보았더라도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계산하며, 반론권자가 발행 일보다 늦게 유발기사를 보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109). 기간의 계산은 민법상의 일반원칙(독일민법 제 121 조 제 1 항)에 

따른다.110) 

독일 각 주의 반론권 규정은 외국인을 반론권자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외국에 

거주하거나 교통이 불편한 도봉지방에 거주하는 반론권자를 위한 청구기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학자들로부터 개정되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11) 

  

2. 반론문 

  

(1) 형식 

독일에 있어서 반론문은 프랑스에서와는 달리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12). 반론의 의사표시는 어떠한 형식-전화, 전신, 팩스, 우편등-으로 하여도 

무방하나 113), 반론문은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서명한 문서이어야 한다 114). 자필서명의 

요건은 독일민법 제 126 조가 규정하고 있는 모든 서식의 필수요건으로서 115), 반론문을 

수취한 언론사는 서명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자필서명의 확인절차를 밟을 수 있다 116) 글을 

쓸 줄 몰라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도주로써 대신할 수는 있어도 타인이 이를 대행할 

수는 없다 117). 외국인인 경우에도 반론문의 내용은 본인의 구술에 의하여 대리인이 대신 

작성, 또는 독일어로 번역하여 줄 수 있으나 118), 서명만큼은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한다 119). 

반론문은 반드시 독일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는 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문자해독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구술에 의하여, 또는 본인이 자국어로 작성한 

반론문을 번역하여 반론의 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반론문의 형식을 완벽하게 

요구하는 것은 언론사가 반론문을 수령한 즉시 다음 호에 게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론문이 

바로 인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완전한 반론문의 형태로 준비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20). 



반론문의 길이는 유발기사의 분량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바 121), 이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유발기사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도 

적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122). 

  

(2) 내용 

반론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유발기사에 대응하는 

본인의 사실주장을 담은 내용이고, 또 하나는 유발기사가 불충분하여 이를 보충하는 

내용이다 123). 두 가지 내용 모두 반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으나, 

유발기사의 내용에 한정하여 본인의 주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124). 

반론문의 내용이 갖추어야 할 것에 관하여 법으로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으나, 

반론문의 내용 중에 ① 유발기사가 게재된 날짜와 그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요약 함축되어 

있어야 하고 125), ② 본인이 유발기사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뒤 126), ③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유발기사의 보도내용 범위 내에서 127) 사실적으로 서술할 것이 

통상적으로 요구된다 128). 그밖에 반론문의 내용이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거나 129), 형법상 금지되어 있는 것이거나 130), 명백히 거짓인 경우에는 131) 반론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게재 

반론문은 반론의무자가 반론문을 수령한 즉시 아직 인쇄가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호에, 

유발기사가 실렸던 동일지면, 동일위치에, 동일 활자로, 첨삭없이 게재되어야 한다 132) 

1) 즉시, 다음 호에 게재 

반론문은 반론의무자가 반론문을 수령한 후 즉시 바로, 다음 호에 게재하여야 한다. 

여기서 바로 다음 호라 함은 아직 인쇄가 완료되지 아니한 호수를 의미한다 133). 즉, 

반론문이 반론의무자에게 도착된 시점이 다음 호가 이미 인쇄가 끝난 이후이면 그 다음 

호에 반론문이 게재된다는 것이다 134). 반론문이 반론의무자에게 도착된 시점은 등기우편상의 

수령확인서로 입증된다 135) 

2) 동일지면 

반론문은 유발기사가 게재되었던 지면과 같은 지면, 같은 위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때 

동일지면, 동일위치는 형식적으로 동일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동일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발기사가 정치면에 실렸으면, 반론문도 정치면에, 사회면에 실렸던 

것은 사회면에 실릴 경우에는 대체로 동일가치를 지닌 지면으로 간주하여 반론문의 정당한 

게재로 인정 받는다 136). 다만, 유발기사가 실렸던 지면과 다른 지면으로 반론문을 옮겨 실을 

경우, 정기간행물의 내용목차에서 반론문이 실려 있는 지면을 명기하여야 한다 137). 반론문을 

게재할 때에는 「반론문」이라는 표제를 달아야 한다 138). 이는 유발기사의 제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독자의 눈에 확연히 드러나도록 제목위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139). 반론문은 

어디까지나 반론문의 형식으로 게재하여야지 독자투고나 인터뷰, 기타 반론권자의 이익을 

위한 취재기사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반론문의 게재를 대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140) 

3) 동일활자 



반론문은 유발기사와 동일한 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이는 무기대등의 원칙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141), 동일활자라 함은 활자의 크기와 종류가 동일함을 의미한다 142) 동일활자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반론문 게재가 불완전한 것으로 인정되어 반론문의 

재게 재명령이 내려진다 143). 반론문의 자수가 유발기사의 자수와 상응하고, 편집상 동일한 

구역에 인쇄하였더라도 반론문을 현저하게 작은 활자로 한 경우에는 유발기사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다. 144) 

4) 첨삭없이 게재 

반론문은 반론권자가 작성한 원지 그대로 첨삭없이 전재하여야 한다 145) 반론문의 내용 

가운데유발기사와 무관한 내용이나 형사 처벌적인 내용, 기타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게재를 거부할 수는 있어도 언론사가 함부로 

반론문의 내용을 삭제하거나 덧붙일 수는 없다 146). 반론문의 일부게재는 「전부 아니면 

전무」l47)의 원칙에 따라 반론문을 게재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148). 반론문의 

게재는 원칙적으로 무료이다. 다만, 광고에 대한 반론의 경우에는 주에 따라 유료로 인정될 

수 있음은 전속한 바와 같다. 

5) 편집상의 주석 

반론문의 게재와 함께 언론사측에서는 동 반론문에 관한 설명이나, 변명 등 편집상의 

주석을 달 수 있다 149) 다만, 반론문 내에는 첨가할 수 없고, 반론문과 별도로 또는 반론문의 

앞뒤로 주석임을 표시하고 게재할 수 있을 뿐이다 150) 이러한 편집상의 주석이 인정되는 

이유는 반론권이 형식적인 권리로서 반론문을 게재하는 언론사가 그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 없이 곧바로 실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언론사측에도 유발기사에 관한 변명이나 설명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151). 이와 같은 주석과 반론문이 함께 게재됨으로써 독자들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 결과적으로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152) 

  

(4) 배포범위 

반론문이 게재된 정기간행물의 배포범위는 기본적으로 유발기사가 배포되었던 지역에 

한한다. 다만 반론권자가 원할 경우에는 그 외의 지역에도 부록이나 별첨(Beilagen)의 

형식으로 정기간행물과 함께 배포할 수 있으나, 그 비용은 반론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53) 

  

3. 법적 절차 

  

(1) 적용법규 

인쇄매체에 있어서의 반론권의 적용법규는 독일민법 시행법 제 38 조(§ 38 EGBGB)에 

따라 출판물의 발행지법이 적용된다 154) 즉 유발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이 발행된 주의 

출판법에 따르게 된다. 반론권자의 주소지도 반론의무자의 주소지도 적용법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단지 유발기사를 게재한 출판물의 발행지법만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반론권자는 유발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법에 따라 반론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동법에 따라 제반 법적절존를 진행시켜야 한다. 



발행지(Erscheinungsort)란 정기간행물이 공식적으로 출판되는 곳으로서 155), 일반적으로는 

해당 언론사의 소재지가 된다 156). 그곳에서 출판물이 독자들에게 배포되고 상인들에게 

송달되는 것이 보통이나, 설사 출판지와 배포지가 다르더라도 출판지가 발행지로 

된다 157) 독일에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에는 일반적으로 일목요연하고 완벽한 발행요목이 

실려 있어 그것을 보면 발행지와 발행자, 발행일 , 인쇄지를 쉽게 알 수 있다. 

  

(2) 소송절차 

반론문의 게재가 반론의무자에 의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거절되었을 경우, 반론권자는 

일반법원에 반론문 게재를 명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론권을 규정하고 있는 

제반법(출판법, 언론법, 방송법, 매체법 등)들은 소승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58). 바이에른주 출판법을 제외하고는 모든 주에서 반론권에 관한 소송절차로서 

가처분절차를 채택하고 있다 159). 

반론권 소송의 토지관할은 반론권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책임있는 편집자를 상대로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 12 조와 제 13 조가 적용되고 160), 출판사나 방송국을 상대로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 17 조가 적용된다 16l). 민사소송법 제 29 조상의 채무 이행지 관할이나 제 32 조상의 

불법행위지 관할은 반론권 소송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반론권 소송의 사물관할은 지방법원에 속한다. 반론권소송은 기본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법원에서는 관할하지 아니한다. 합의부에서 할 것이냐, 단독판사가 할 

것이냐의 문제는 민사소송법 제 348 조의 규정상 단독판사가 할 수도 있으나, 동조 제 1 항 

제 1 호의 요건(특별히 어려운 소송)이 종종 존재하고, 반론권은 특수한 사건이어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합의부에서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지방법원은 

전담재판부로서 언론부를 두고 있다. 

  

(3) 법원의 심리절차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절차는 단두변론을 꼭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나(민사소송법 제 937 조 

제 2 항), 반론권소송에 관한 한 구두변론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162). 특히 반론권 청구를 

기각할 경우에는 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 937 조에서 말하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두변론을 거쳐야 한다 163). 

본소소송 절차에서는 사실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명이 필요한 반면, 가처분절차에서는 달리 

규정이 없는 한 소명으로 족하다(민사소송법 제 294 조 제 2 항, 제 920 조, 제 936 조). 

따라서 반론권 소송에서도 반론청구자는 반론권의 요건들을 소명하면 된다. 소명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사실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인식하게 할 정도이면 족하다 164). 소명자료는 즉시 조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 294 조 제 2 항). 그러한 것으로는 문서 165) , 재정증인등을 들 수 

있다 166). 

 반론권 소송에 관한 법원의 재판형식을 특별히 규율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판결 또는 

결정의 형식으로 반론문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구두변론을 거치기 때문에 판결의 형식을 취하며, 예외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결정으로 한다.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가 가능하며,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가 

가능하다. 

반론문의 게재를 명하는 병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반론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928 조, 제 936 조, 제 888 조가 규정 하는 비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인 소위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반론문의 게재를 강제할 수 있다. 간접강제의 

방법으로는 6 월 이하의 강제구금 또는 5 만마르크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강제집행방법은 손해배상금의 부과만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민사소송법 제 693 조)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다. 

  

4. 언론법상의 그밖의 청구권과의 관계 

  

출판이나 방송의 공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해관계인들은 반론권외에도 각종 

중지청구권과 정정/취소청구권, 배상청구권(Anspruch auf Ersatz) 등을 행사할 수 있다 167). 

중지청구권에는 이해관계인의 명예나 신용을 해치는 부당한 사실주장에 대한 

중지청구권 168)과 비평의 한계를 넘는 가치판단의 중지청구권 169)이 있는 

바 170), 중지청구권은 가처분절차 171)뿐만 아니라 통상의 소송절차를 통하여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론권 제도와 차이가 난다 172) 이해관계인의 명예나 신용을 해치는 부당한 

사실주장에 대한 정정 또는 취소청구권과 이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단지 통상적인 소송절차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청구권들과 반론권이 서로 다른 점은 그 실현을 위한 소송절차의 종류 뿐만이 

아니라, 반론권은 언론보도에 관련된 자는 누구든지 행사할 수 있는데 비하여, 이들 

청구권은 반드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자만이 행사할 수 있고, 또, 언론의 보도가 

허위이거나 부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반론권은 유발기사가 

진실이냐, 허위이냐의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는 반면, 이들 청구권은 본소심리에서 원고가 

허위를 입증하거나, 피고가 진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상의 모든 청구권과 반론권은 

동시에, 또는 시간적 차이를 두고 연이어 행사할 수 있다. 즉, 우선 반론권과 중지청구권을 

동시에 주장하고, 그것이 가처분절차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취소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통상의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청구권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에만 다른 청구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재산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반론권의 주장을 요구할 수 

있는바 173), 이해관계인이 어렵지 않게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는 

것은 위경료청구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과 긴박성이 덜 인정되기 때문이다 174) 물론 이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받은 침해의 종류와 정도에 비추어 반론제기가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만 그러하다 175). 

반론권을 제기하여 반론문이 게재되었더라도 동일한 사소에 대한 중지청구나 취소청구의 

사후적인 주장을 배제하지는 아니한다 176). 그러나 반대로 취소가 공표된 후에는 반론을 제기할 

정당한 이익이 없으므로 반론권의 행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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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법 10 조. 

26) OLG Hamburg B. 10. 2. 82, AfP 82, 232 : OLG Frankfurt U. 29. 3. 84, AfP 84, 225. 

27) 원유의 이해관계란 극장 총감독의 경우 그 극장의 상태나 자신이 고용한 배우들의 

연기가 비난받을 때, 호밀지배인의 경우 그 호텔이 비난받을 때(OLG Hamburg U.7. 6. 73, 

MDR 73, 1028), 신문발행인의 경우 기사에서 신문과 발행인이 비난받을 때(OLG München 

U. 29. 8. 88)등이 판례에서 인정된 사례들로서, 권유의 이해관계가 문제되었을 경우에는 

주로 그 기관이나 관응의 장에게 인정된다(OLG Müchen U, 20. 6. 86 LG Köln  16. 8.88) . 

28) Seitz /schmidt /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sapruch 문단번호 67. 

29)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은 '개별적 관연성'에 대하여"유발기사의 보도가 자신의 

이익범위와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성명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더라도, 보도된 

사실과 개별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은 모두 피해자이므로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OLG Frnkfurt U. 29. 3. 84, 16 U 1. 

30)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11. 44. 

31) OLG Frankfurt U. 26. 3. 84, AfP 84. 225. 

32) Löffler /wenzel /sedelmeier, Kommentar, 537 쪽. 

33) Löffler /wenzel /sedelmeier, Kommentar 문단번호 44. 

34) Seitz /schmidt /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sapruch 문단번호 196 :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11.29 ; OLG Hamburg B. 23. 9. 83, AfP 83, 475, LG Oidenburg U. 26. 9. 

85, AfP 86, 299. 

35) Seitz /schmidt /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sapruch 문단번호 69 : BGH 3. 15. 

11. 83, NJW84, 1102 ; BVerfG B. 7. 12. 76, BVerfGE 43, 130. 

36) LG Oidenburg U. 26. 9. 85, AfP 86, 299 : OLG Hamburg B. 23. 9. 83, AfP 83, 475. 

37) Seitz /schmidt /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sapruch 문단번호 70. 

38) Groβ, Presserecht, 162 쪽. 

39) Seitz /schmidt /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sapruch 문단번호 64. 

40) Löffler /wenzel /sedelmeier, Kommentar §Ⅱ 문단번호 45. 

41) Dewall, Gegendarstellungsasapruch, 51 쪽 :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11.74 : OLG 

München . 19.11.76 AfP 77, 240 : LG Hamburg U. 20.9.85, AfP 87, 631. 

42) Seitz /schmidt /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문단번호 508 , OLG 

Hamburg B. 29.10.71, ArchPR 71 (XVI ) 93 ; LG Wiesbaden B. 22.2.83 MDR 83, 759. 

43) 바이에른주법은 '신문과 잡지(Zeitungüund/oder Zeitschrift)'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내 

용상으로는 타주의 규정과 차이가 없으며(동법 §10), 단지 잡지의 요건으로는 

다양성(Mannfaltigkeit)이 요구되므로, 관보와 같이 일방적인 공지사항만을 다루는 것은 

잡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자세한 것은 Seitz/schmidt /schoener, Der Gegendarstellun-

gsanspruch, 문단번호 159~161 참조 

44) Köbl, Entgegenungsrecht, 1109 쪽. 



45) Seitz /schmidt /sedelmei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문단번호 159. 

46) Groβ, Pressererht, 161 ~162 쪽. 

47) OLG Frankfurt B. S.7.83, 16 W 39. 동사건에서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은 통신사가 

회원언론사에게 발행 배포하는 통신문도 정기간행물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 자세한 

것은  Löffler, Handbuch, 문단번호 17 참조. 

48) Löffler /wenzel /sedelmei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11 문단번호 72 

49) OLG Hamburg U. 8.2.79, AfP 79, 400 : BGH U.9.2.82, NJW 82, 1805. 

50) OLG Köln U. 22.3.77 : Löffler /wenzel /sedelmeier, Kommentar, §11 문단번호 72 에서 

재인체. 

51) Seitz /schmidt /sedelmei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문단번호 

280~281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11.10. 

52)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출판법 제 11 조 제 1 항, 함부르크, 헤센주 출판법 제 10 조. 

53)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11.55. 

54) Seitz /schmidt /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문단번호 80. 

55) 우리나라의 편집국장에 해당되나, 대형 언론사의 경우 분야별로 편집국장이 여러 명 

있으므로, 그 가운데 다시 책임편집국장을 두는바, 이를 통상 책임편집인이라 부르고 있다. 

56) 엄밀한 의미에서 책임편집자는 반론문의 지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나, 

일반인이 그를 이행요목(Tmpressum)에서 쉽게 알 수 있다는 이유로 편집자에 대한 

반론권청구를 정당하게 인정하여 주고 있다. OLG Galle U. 5. 8. 87, 13 U 140. 더구나 

연방대법원은 "책임편집인은 편집감독의 소홀로 발생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 책임편집인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BGH U. 7.12.76. 

57) 주필을 상대로 반론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는 바, 이는 모두 기각되었다. OLG 

München U. 17 4. 72 AfP72, 278~279 : OLG Köln U.18. 10. 83 MDR 84, 869. 

58) OLG München U 18. 9. 72 ArchPR 72(XVll )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11.54 

59) 바덴-뷔르템데르크주 출판법 제 11 조, 함부르크, 헤센주 출판법 제 10 조. 

60) §10 Ⅰ1 BerIPrG; §10 1 HessPrG; §11 Ⅰ1Bad-WürttPrG, BremPrG, HambPrG, 

NdsPrG,NRWPrG, Rhl -PfPrG, SaarlPrG, Schl - HPrG. 

61) Löffler, Handburh, 109 쪽. 

62) Seltz /schmidt /sedelmei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문단번호 

295~296 ;Wenzel, "Nochmals",161~163 쪽. 베를린고등법원은 '사실'에 관한 논의가 끊이지 

아니하자, "공표된 진술이 사실이냐, 의견이냐, 가치판단 이냐를 평가함에 있어서 의심스러울 

때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여론형성을 위하여 반론권의 행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실'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OLG Berlin u. 18.5.84, 9u 565. 

63) Brockhaus Enzyklopädie Bd. 18, 1973, 246 쪽. 

64) OLG Frankfurt U 2. 3. 82, 8 U 177. 

65) BGH U. 30. 5. 74, AfP 75, 804 ; BGH U. 27. 1.87, NJW 87, 829 : BGH U. 22.10.87, 

NJW 88, 1589 ;BGH U. 20.12.88, AfP 89, 456. 



66)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은 "관련된 자의 행동양식의 동기에 관한 진속은 단순한 추측의 

표현이 아니라 내부적사실에 관한 주장의 표현"이라는 이유로 동기에 대한 반론권을 

인정하였다. OLG Frankfurt U. 2. 3. 82, 8 U 177. 

67) BGH U. 30. 5. 74, AfP 75, 804 : OLG MünchenU. 11. 7. 83, 21 U 2514. 

68) Wenzel, Das Recht, 16 쪽. 

69) BGH U 17 2. 87, AfP 87, 502 ; BGH U. 12. 5.87, NJW 87, 2225. 

70) 자세한 것은 Seitz/Schmidt/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문단번호 311 

참조. 

71) BGH U. 30. 5. 74, AfP 75, 804. 

72) BVerfG B. 3. 6. 80, BVerfGE 54, 208. 

73) OLG München U. 29. 7. 77, AfP 78, 27 OLG München U. 4. 4. 77, 21 U 4510~4576. 

74) BGH U. 30. 6. 77, NJW 78, 371 , OLG MünchenU. 12. 2. 79, 21 U 2782. 

75) Dewall, Gegendarstellungsanspruch, 30 쪽 , OLG Köln U. 2.7.85, 15 U 127. 동 

판결에서 쾰른고등법원은 "장관의 정책에 반대하는 논거가 제기될 수 있는 사실들이 장관에 

의하여 주장된 경우. 동 장관은 반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장관의 정책도 

공식적인 발표임을 인정하였다. 

76) OLG Hamburg U. 19.8.76, AfP 77, 397 ~ 398. 

77) 칼스루에 고등법원은 '진실에 부합되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 "담회에서 표결에 참여한 

정치단체를 나열함에 있어서 특정정당의 표기가 누락된 경우에는 그 회의에 관한 보도는 

'진실에 부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OLG Karlsruhe B. 3. 2. 84, 13 W 20. 

78) OLG Düsseldorf B. 21. 9. 79, AfP 80, 50 : OLG Karlsruhe B. 3. 2. 84, AfP 84, 114. 

79) OLG Frankfurt U. 21. 6. 85, AfP 85, 289 : OLG Frankfurt U. 13. 12. 79, AfP 80, 38. 

80) BGH U. 9. 12. 75, BHGZ 65, 325 BGH U. 3. 12.85, NJW 86, 981. 

81)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4. 59. 

82) OLG Hamburg U 25. 11. 82, 3 U 180. 동사건에서는 반론권자가 인용문에 대한 

반론임을 반론문에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반론문지재청구가 기각되었다. 

83) BGH U. 18. 10. 77 NJW 78, 751. 

84) BGH U. 30. 6. 77, NJW 78, 371 

85) OLG München U. 8. 8. 83, 21 U 3089 OLG Schleswig U. 28. 10. 74, AfP 75, 759. 

86) Köbl, Entgegenungsrecht, 187 쪽 

87)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11.17 ; OLG München U. 26. 2. 73, AfP 73, 483 , OLG 

München U31 7. 79, AfP 79, 364. 

88) BGH U. 26. 6. 79. 열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일반인이 피모사자를 곧바로 식별할 수 

있으면, 그의 초수권은 침해된 것이며, 초상권은 인격권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므로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열시하였다. 

89) OLG Hamburg U. 2. 6. 77, 3 U 4. 동판결에서 함부르크고등법원은 "한 국가의 외무장관 

또는 국제연합의 산하기관의 대표자와 같이 피해자가 특별한 외교적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문의 주의의무가 특별히 요구된다"고 전제하고, "공표된 사진을 통신사로부터 



입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책임편집인 또는 발행인의 반론문게재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90) Seitz /Schmidt /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문단번호 325 :OLG 

Hamburg U. 22. 1. 76,ArchPR 76(XXI ), 55. 

91) Löffler/Wenzel/Sedelmeier, Kommentar, §11 문단번호 61 :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11. 35. 

92) Köbl, Entgegenungsrecht, 139 쪽. 

93) 바델-뷔르템베르크주 출판법 제 11 조 제 2 항, 함부르크, 헤센주 출판법 제 10 조. 

94) Dewall, Gegendarstellungsanspruch, 35 쪽. 

95) OLG Köln U. 23. 11. 71, AfP 71, 231 : OLG München U. 12. 5. 78, 21 V 2130. 

96) OLG Hamburg U. 5. 8. 76, AfP 77, 245. 

97)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11. 87 , OLG Hamburg U. 14. 2. 80 AfP 80, 106. 

98) OLG Düsseldorf U. 5. 8. 76, AfP 76, 194. 

99) BVerfG 4. 11. 86, NJW 87, 239. 판결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일반적인 독자의 눈으로 

반론권의 대상을 판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OLG München U. 13.2.87, 21 U 

5627 판결도 "유발기사 및 반론권의 내용에 관한 해석은 평균적인 독자들의 이해력이 그 

기준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100) Löffler, Handbuch, 43 쪽. 

101) Dewal1, Gegendarstellungsanprurh, 35 쪽. 

102) LG Düsseldorf U.12.2.92,12 0 12. 동 판결에서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유발기사에 

피해자의 입장이 포함되어 있거나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 경우에는 반론문의 게재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103) LG 01denberg U. 11.11.82, AfP 83,299. 그러나, 단순히 유발기사의 내용을 보충하는 

반론물은 적법한것으로 인정된다. OLG Hamburg U. 14. 5. 87, 3 U 22. 동판결에서 

함부르크고등법원은 "유발기사가 독자들에게 전달하여준 적절하지 아니한 인상에 대하여 

반론할 목적으로, 단지 유발기사를 보충하는 사실주장을 내용으로 하고있는 반론문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104)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11.90. 

105) OLG München U. 25. 10. 76, 21 U 3254. 

106) Dewall, Gegendarstellungsasprurh, 36 쪽 : OLG Ha-mburg U. 25. 11. 82, AfP 83, 

345. 

107) OLG Hamburg, U. 2. 5. 68, ArchPR (XllI) 68, 68 : LG Hamburg U. S. 3. 71, AfP 71, 

87. 

108) BVerfG B. 8. 2. 83, AfP 83, 334. 

109)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11.112 : Dewall, Gegendarstellungsanspruch , 37 쪽 . 

110) OLG München U. 30. 6. 88, 21 U 2533 , OLG München U. 8. 6. 88, 21 U 3059. 

111) Dewall, Gegendarstellungsanprurh, 38 쪽 ; Wenzel,Das Recht, 문단번호 11.118. 

112) 바델-뷔르템베르크주 출판법 제 11 조 제 2 항의 2. 



113) Seitz /Schmidt /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th, 문단번호 123. 

114) 바델-뷔르템베르크주 출판법 제 11 조 제 2 항의 4. 

115) OLG Berlin U. 18. 5. 84, 9 U 565. 

116)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105 : BGB U. 12. 1.84, WM 84, 199. 

117) OLG Hamburg U. 18. 10. 77, ArchPR(XXⅡ)77, 26 : OLG Köln U. 6. 7. 71, AfP 71, 

173. 

118) Dewall, Gegendarstellungsansprurh, 39 쪽 ; OLG Hamburg B. 23.4.70, AfchPR (XV) 

70, 82 : OLG KölnU. 18. 4. 85, AtP 85, 151. 

119) Löffler/Wenzel/Sedelmeier, Kommentar, 문단번호 11.79. 

120) Löffler/Wenzel/Sedelmeier, Kommentar, 문단번호 § 11 11.101 : OLG  Köln U. 18. 4. 

85, AfP 85, 151. 

121) 함부르크 출판법 제 11 조 제 2 항 2 문. 

122) OLG Hamburg U. 25. 10. 84, 3 U 149. 동 판결에서 함부르크고등법원은 "'반론문이 

유발기사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다'는 함부르크 출판법의 규정은 

반론문의 상한선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반론문이 허용되는 범위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이다 ‥‥반론권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유발기사에 포함된 사실상의 

주장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고, 간략한 답변을 할 수 있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지면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반론문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였다. 

123) Seitz /Schmidt /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rh, 문단번호 198~246 : OLG 

Hamburg U. 19.1. 86, AfP 86, 137 : OLG Hamburg U. 14. 5. 87, AfP87, 625 : OLG 

Frankfurt U. 4. 8. 88, 16 U 69. 

124) OLG Hamburg U. 18. 11. 65, MDR 66, 595 ;OLG Hamburg B. 22. 8. 74, ArchPR 

(XⅠⅩ) 74, 111. 

125) OLG München U. 1. 8. 83, 21 U 2707;OLGCello U. S. 8. 87, NJW-RR n8, 956. 

126) OLG München U. 8. 8. 83, 21 U 3089 : OLGHamburg U. 11. 11. 82, AfP 83, 289. 

127) OLG Hamburg, U. 29. 9. 77, AfP 78, 155. 

128) OLG Köln, U 23. 11. 71, AfP 72, 231 ,OLG Düsseldorf, U. 28. 7. 76, AfP 76, 194 

OLG HamburgB. 10.2.82, AfP 82, 232 : OLG Köln 10.1.89, AfP 89,565. 

129)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11. 83~ll. 84 : LG Oldenburg U.26.9.85 AfP 86,299. 

130) LG Hamburg B. 6. 2. 70, AfP 71, 86. 

131) OLG München U. 11. 7. 83, 21 U 2514 : OLG München U 8. 3. 85, 21 U 1854 ; 

Dewall, Gegendarstellungsansprurh, 17 쪽. 

132)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출판법 제 11 조 제 2 항의 3,함부르크 출판법 제 10 조. 

133) BGH 10. 3. 64, NJW 64, 1132. 

134)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11. 132. 

135) OLG Hamburg B. 9. 5. 74, ArchPR 74(XIX) 113 LG 01denburg U.25.11.85, AfP 86,84. 



136) OLG Hamburg B. 24. 5. 72, AfP 73, 388 : OLG Hamburg U. 22. 1. 76, ArchPR 76 

(XXI) 55~56 : OLG Düsseldorf U. 16. 1. 85, AfP 85,68. 

137) OLG Hamburg B. 9. 5. 74, ArchPR 74 (XIX)113 : OLG München U. 31. 7. 74, ArchPR 

74 (XIX)112. 

138) 반론문을 게재하면서 유발기사의 표제를 다시 붙인 경우, 이는 "반론문에 대한 

변과금지조항에 위반된다"고 하여 재게재판결이 날 정도로 반론문의 게재시 표제를 상당히 

중요시 하여 왔다. OLG Hawlburg B. 10. 10. 83, 3W l22. 그러나 최근에는 "반론문의 

내용에 반론이라는 표시가 충분히 나타날 경우, 굳이 '반론문'이라는 표제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LG Köln U.22.7 92,28 0 269. 

139) LG 01denburg U.25. 11.85, AfP 86,84, OLG Hamburg U. 19. 1. 86, AfP 86, 137 

140) OLG Karlsruhe U. 11. 2. 77, AfP 77, 356. 

141) Seitz /schmldt /sedelmei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rh, 문단번호 361 

142)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11.140. 

143) OLG Köln U. 23. 9. 75, AfP 76, 132 OLG München U. 30. 9. 88, 21 U 3503. 

144) OLG Karlsruhe 6. 11. 92, 15 U 249~292. 

145)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출판법 제 11 조 제 3 항. 

146) OLG Hamburg B. 22. 3. 84, AfP 84, 115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11.145. 

147) OLG Frankfurt U. 2. 3. 82, AfP 83, 279 : OLG München U. 9. 5. 86, 21 U 1988 , OLG 

München U. 13.2. 87, AfP 87, 604. 

148) BGH U. 31. 3. 65, NJW 65, 1230:Seitz /schmidt /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rh, 문단번호 368. 

149)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출판법 제 11 조 제 4 항의 2. 

150) OLG Hamburg B. 10. 10. 83, AfP 84, 39 : OLG Hamburg U. 22. 1. 76, ArchPR 76 

(XXI ) 55. 

151) Dewal1, Gegendarstellungsansprurh, 45 쪽 . 

152)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11.145. 

153)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11. 153 : BGH U.10. 3. 64, NJW 64, 1132. 

154) OLG München U. 18. 12. 69, ArchPR 69 (XIV)76 : OLG Hamburg U. 22. 1. 76, 

ArchPR 76 (XXI) 29. 

155) OLG Düsseldorf U. 11. 6. 87, WRP 88, 245 OLG Düsseldorf U. 29. 1. 87, WRP 87, 

271. 

156) Köbl, Entgrgenungsrecht, 152 쪽 

157) Löffler, Handbuch, 문단번호 30. 

158) 이러한 규정들이 기본법 제 72 조, 74 조 제 1 항과 관련하여 헌법상 유효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바, Löffler 와 Wenzel 은 이들 규정이 위헌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연방헌법재판소는 1983 년 주법상의 절차규정들도역시 출판법 방송법 매체법의 일부이며, 

그것은 기본법 제 74 조 제 1 항에 의하여 유효하게 인정된다"며 합헌판결을내려 이제는 



이러한 논의가 사라졌다. BVefG B. 14. 6.70, NJW 78, 1911 : BVerfG B. 8. 2. 83, 83 

BVerfGE 63. 

159) 각 주의 관계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바델-뷔르템베르크주 출판법 제 11 조 

제 4 항 :민소법상의 가학분 준용, 본업소송배제, 바이에른주 출판법 제 10 조.규정없음, 

베를린과 브레맨 출판법 제 11 조 제 4 항 :민소법상의 가처분 준용, 본안소송배제, 함부르크 

출판법 11 조제 4 항과 헤센주 출판법 제 10 조 제 4 항 :민소법상의 가처분 준용, 라인란트-

팔츠주 출판법 제 11 조 제 4 항과 니더작센주 출판법 제 11 조 제 4 항 : 민소법상의 가처분 

준용, 민소법제 926 조 적용배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짜-르란트주, 쉴레스비히-

흘스타인주 출판법 제 1 조 제 4 항 :민소법상의 가처분준용, 본안소송배제. 

160) OLG Frankfurt U. 21. 6. 85, AfP 85, 288 ; OLG München U 7. 7 89, 21 U 3382. 

161) BayObLG U. 10. 7. 58, BayObLGZ 58, 189 ;OLG Frankfurt U. 27. 10. 59, NJW 60, 

2059. 

162) Dewall, Gegendarstellungsansprurh, 51 쪽 :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11.81. 

163) OLG Köln B. 11. 10. 84, AfP 84, 243 ; OLGKoblenz B. 22. 7 80, NJW 80, 2588. 

164) Seitz /Schmidt /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rh, 문단번호 508. 

165) 사본도 가능하다. 

166) OLG Hamburg U. 18. 11. 65, ArchPR 65(X)51. 

167) 바이에른주 출판법 제 10 조, 독일민법 제 812 조, 제 823 조, 제 840 조, 제 847 조, 

제 1004 조. 

168) OLG Düsseldorf U. 22. 1. 92, 15 U 225. 동 판결에서 뒤셀도르프고등법원은 "원고에 

대한 환사절차의 내용을 그 고용주에게 통고하여 주는 행위는 원고의 일반적인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원고의 중지청구권주장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169) BVerfGE 7, 198 : BVerfGE 66, 116 BVerfGE82, 272 BVerfGE 85, 1. 

170) 그러나 개인의 인격권과 일반대중의 알권리가 충돌할 경우에는 중지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BVerfGE 85, 94. BVerfGE 50, 234. 예를 들어 동독의 수상을 지낸 호네커(Erlch 

Honecker)가 1992 년 재판받을당시,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호네커가 법정사진택영 및 

교재중지가처분신 청을 하였으나, 연방헌법재판소는 "호네커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인물이고 

일반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충족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중지청구관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BVerfG U. 11. 11. 92, 1BvR 1595. 

171) BGH . 19. 12. 78. 동 판결에서 연교대법원은「원고들의 전화를 도청하여 신문이 그 

내용을 공표하는 것은 원고들의 인격권침해이므로, 장재중지가처분신청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172) BGH U. 6. 4. 76, AfP 76, 75. 

173) BGH U. 6. 4. 76, BGHZ 66, 182~ 195. 

174) BGH U. 30. 1. 79, AfP 79, 307. 

175) LG U. 10. 6. 77, 78 D 405. 동 판결에서 쾰른지방법원은 「대중사회에서 언론보도로 

인하여 인격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그 노경료산정에는 인격권침해의 정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가 반론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점을 이유로 위적료산정에서 

감액하였다. 

176) LG Nürnberg U. 26. 5. 83, 4 D2s47. 동 판결에서 뉘른베르크지방법원은 「객관적으로 

보아 허위인 주장에 대한 취소청구권은 반론문의 게재를 승낙하였다고 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함으로써 현재 계속되고있는 보도에 대한 반론문의 장재요구와 

취소청구권이 병행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口 이화여대 대학원(법학석사), 서울대 법학 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소르본느대학 연수 

口 저서:「미국에 있어서의 방송의 자유와 법적 제한」, 「정정보도 청구권에 관한 소고」, 

「종합유선 방송에 대한 법적 규제 

             에 관한 고찰」 외 

口 현재 서울 시립대 강사 

 


